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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월 출범 직후 1호 조직으로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가동했던 문재인정부

는 성장·분배의 선순환 실현 및 성장ㆍ고용ㆍ복지가 동일체로 작동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

향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전략 하에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전략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전까지 계속 억제해왔

던 양질의 공공 일자리 정책을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는 차별

화된 점이 분명하다.  

  일자리정책의 세부 실천과제로 정부가 직접 고용주로서 81만개의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산업ㆍ지역별 특화된 고용정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및 일자리 질 개

선(△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등)이 제시되

었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권 양보․배제를 전제로 한 상생형 일

자리 모델을 핵심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서는,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공공일자리 81만개 추진 실적 점검 및 지

역의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진단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했

던 고용의 양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정책 및 지역 일자리 정책

은 문재인정부가「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밝혔던 좋은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정책 목표 및 성과가 애매한 청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정책은 평가를 생략한다.  

공공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 및 ‘모범 고용주’로서 ‘과로사회 탈피’ 뒷받침 

목적으로, △현장 민생공무원 17.4만 명 충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 충

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 명 충원(공공기관 정규직 충원6~8만 명 포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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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었다.

  먼저, 통계청이 2019년부터 발표했던 전체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부문은 7.0%(17.1만 명)의 고용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의 인력은 9.0%에서 9.5%로 약간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나 공공

부문의 인력이 17만여 명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국제적 기준

(OECD 평균 공공부문 인력 비중 20.0%)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정부(일자리위원회)가 제출한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인력 충원 실적을 보면, 모두 58만7

천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81만 개 목표 대비 72.4%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①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현장민생공무원은 9만8천 명이 확충되어 애당초의 계

획(2017년)에 따른 임기 중 목표(17.4만 명)에는 56.2% 수준을, 2020년까지의 목표(11만2천 

명)에는 87.5% 수준의 실적을 각각 보이고 있다. 

  ②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2020년까지 23.9만 개가 확충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임기 

중 목표(34만 개)에는 70.3% 수준, 2020년까지의 목표(11만2천 명)에는 98.6% 수준의 실적

을 각각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정부 주도로 실제 인력이 창출되었는지 근

거가 부족하고,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직접고용 인력은 2020년까지 2,400명 수준에 그치

고 있다. 

  ③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2020년까지 완료키로 한 정규직화 목표 인원(206천 명)의 

96.4%인 199천여 명이 전환되었다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7년 10월 정규직화 계획 수립 

당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49.4%만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낮게 설정했고, 그나마 3차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전환율(0.7%)을 반영하면 전환율은 33.0%에 불과하여 실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은 여전히 미흡하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파견․용역․위탁 노동자들은 63.9%가 자

회사로 전환되었고 직접고용․자회사 구분 없이 대부분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편제되어 직접

고용 정규직과의 고용구조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④중앙정부(국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 계획은 애당초 6~8만 명으로 설

정한 상태에서 2020년까지 5.2만 명이 충원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2017년 공

공기관 인력충원 계획을 설정할 당시 국민생활 밀접 공공서비스(보건․방역 등) 및 4차 산업혁

명, 중소기업 육성, 근무시간 단축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밝혔지만 이러한 각 사

업별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비정규직 전환,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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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별도 정원 운영 등으로 인한 증원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순수한 충원과 구분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기존의 공공기관의 민영화․시장화전략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주요 기간

산업의 공공기관 인력 증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⑤2020년 정부가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를 앞세워 제공한 단기 계약직 수준의 직접 일자

리는 104.8만 개로서 목표(94.5만 개) 대비 110.8%의 실적을 내었다. 가장 비중이 높은 노인

일자리 사업(전체 비중 72.9%)으로서 76.4만 개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는데 이러한 일자리 사

업의 결과로 60대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 전에 비해 4.2%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 

일자리 정책이 고용의 질이 아닌 양적 통계 중심으로 전환된 듯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문재인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광주형 일자리 공약 및 일자리 협약 추진으로 시작되었

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적정임금 보장 및 기업 투

자 유치라는 새로운 모델’로 광주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고「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지역별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확대 

및 협의채널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정했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이후,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2019.2)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제조업 고용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

리 잡으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대해 △지역 전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고용위기 해소 △지역 클러스터 육성의 국가균형발전 △노사상

생 모델 확산의 정책요소를 반영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광주광역시가 발표(보도자료)한 노사 상생 일자리 협약(협약의 부속합의서)을 보면 △협력

적 노사상생을 통한 갈등 예방 △적정임금 수준 및 선진적 임금체계 △ 적정 노동시간 및 유

연한 인력 운영 △노사민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발표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에는 기본 원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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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 협약 체결 필수(노사 간 양보·타협 전제) 등이 설정

되었다. 광주형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서 설정된 노사 상생 모델은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

해 노동이 적정임금 및 협력적 노사관계(교섭권․쟁의권 양보)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핵심 관

건이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2020년 2월 부산 일자리 협약 체결까지 7개 지역(1개 대구 ‘미래형 

협약’)에서 협약 체결이 이뤄졌고 2020년에 이후 13개 지역에 컨설팅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1년도에도 5개 지역에서 추가로 컨설팅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21년에 추가로 상생형 협

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9개 지역이다. 그런데 앞서 기 협약이 체결된 7개 중 6개 지

역이 자동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2021년 추가 협약 체결이 거론되는 9개 지역 중 3개 지

역이 역시 자동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별 고용위기에 편승하여 노동권의 양보․배제를 전제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상생(相生) 모델로서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모델’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모양새

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의 제조업 투자만을 전제로 하는 상생일자리가 지닌 산

업정책의 문제가 있다. 상생형 일자리가 현재 추진 중(상생협약 체결)이거나 준비 중인 상당

수 지역이 자동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최근 자동차산업의 흐름에서 볼 때 이 같은 상황은 

중복․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 7개 상생형 일자리에서 10,000명의 인력 충원도 쉽지 않은 수준

의 지역 일자리라면 차라리 자동차산업이 기반을 구축한 지역(울산․경기․광주․전북․충남지역 등)

에 대해 공공적 지배구조가 작동되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친환경 부품업체 포함)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일 수 있다. 지

역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내 공공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산업(사회서비스

업) 투자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다. 상생형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투자 유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노사 상생형 모델이 일반적 노사관계 측면의 교섭구조를 배제하고 별도 외부

기구를 통한 교섭권․쟁의권을 제한하는 노동권 양보․제한 흐름이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선도 모델을 하는 광주형 일자리가 해외 선진 모델(독일 금속노조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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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을 통해 추진한 폭스바겐 AUTO5000)을 원용했지만 정작 사업 추진과정 자체가 노동권(교

섭구조)을 배제한 채 기형적 교섭구조인 노사민정협의회 모델(일자리위원회)에서 협약을 추진

했다. 대부분 지역의 협약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 속에 민주노총 조직(지역지부 등)이 참

여했던 군산형 일자리 협약에는 교섭권과 쟁의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초안 

자료에는 노조의 ‘5년 무분규 선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협약에 포함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결국 기업의 투자를 위해 노동권(노조의 교섭권․쟁의권)을 제한하는 ‘기업

하기 좋은 모델’이 아닐 수 없다.   

 

결론 및 시사점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추진하

겠다고 밝혔던 공공일자리 정책에서는 사업 추진 실적이 불분명하거나 실적 추진이 미흡하고, 

애당초 주요하게 설정하지 않았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는 노동권 양보․제한을 통해 ‘기

업하기 좋은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난 4년간의 사업 추진 흐름에 대해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세부 과제를 임기 초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한 공공부문 81만 개 창출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국가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1년까지 그 

이상 수준에서 책임 있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실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업의 투

자 유치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 및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노동권 양보․제한의 낡은 상생 모델

을 극복하고 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산업에 대해 정부가 공공부문 기반 확대(완성․부
품사를 포함한 공적 클러스터 구축 등)를 통해 산업 발전, 고용 창출, 노동권 존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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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촛불정신’을 앞세워 야심차게 제시한 소득주도성장 및 노동존

중의 국정방향이 가장 핵심적으로 반영된 영역이었다. 특히 일자리 정책 중에서도 가장 주목

을 받은 건 공공부문 일자리 및 지역 일자리였다.  

  문재인정부는 모범적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선도적으로 

창출하는 계획을 핵심 일자리 과제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지난 4년간 국정방향의 변화 속에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진단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국면에서 정부 일자리 정책에는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직접 일자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편, 2019년 이후 문재인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간 부문 일자리 정책의 대표 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역 제조업이 

위축되면서 지역의 고용위기가 확산되자 문재인정부는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권 양보․
배제를 전제로 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핵심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

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과연 노동존중을 표

방한 문재인정부의 국정방향과 조화가 이뤄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추진과정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의식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문재인정부가 초기 국정과제에 포함된 청년일자리 정책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청

년구직촉진수당 등 청년 일자리 애로 해소 및 창원 지원 관련 내용에 집중되었고 어느 수준

의 일자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일자리정책에서 구체적으로 제출되지 않았

다. 실제 청년 관련 일자리 정책의 실적 또한 청년고용장려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2020, 소득주도성장특위). 따라서 일자리정책의 국정과제 수준에서 평가하기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 평가 내용에서는 생략한다. 아울러, 단기 계약직 

수준의 노인 일자리 정책 역시 별도 평가하지 않고 공공일자리 정책 부분에서 관련 내용(공공 

직접 일자리)을 간단히 언급할 것이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대책은 임기 초기 국정과제로 제시

되었으나 이후 관련 입법 지연으로 실제 일자리 실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서 평가에서 

생략하기로 한다. 여성 일자리 정책은 여성 노동정책(후술)에서 별도로 평가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내용은 문재인정부의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과제인 공공일자리 81만 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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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실적 점검 및 지역의 핵심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은 상생형 일자리 모델 진단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추진했던 고용의 양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공일자리 정책 

및 지역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밝혔던 좋은 일

자리 정책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이기 때문이다.  

2. 일자리 정책의 국정방향 및 실천과제 

1) 일자리 정책의 국정 방향 

  2017년 5월 출범 직후 1호 조직으로 일자리위원회(위원장 대통령)를 가동했던 문재인정부

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5대 국정목표로 정하고 

이중 제1전략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를 제시했다. 이 전략 하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공공일자리 81만 개 및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회서

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창출(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성별․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

전망 강화(고용보험 대상 확대 등) 등의 국정과제가 제시되었다. 

  이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전략에 입각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10)을 통해 일

자리정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국정과제를 구체화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전

략이었다. 이러한 전략을 계기로 성장·분배의 선순환 실현 및 성장ㆍ고용ㆍ복지가 동일체로 

작동되는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자리 정책 방향에 따라 세부 실천과제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선도적 창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4대 영역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민간부문 일자리 과제로는 △민간의 혁신형 창업 촉진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

산업·서비스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성되었고, 일자리 질 

개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근로여건 개선(최저임금 1만

원, 주52시간 노동시간, 중대재해 예방, 노동존중기본계획 수립 등)이 포함되었다. 문재인정부

의 임기 초기 일자리 정책 국정방향은 [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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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문재인정부�일자리�정책�주요�국정방향�

자료� :�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2017.10).�필자�재구성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및 일

자리 질 개선 과제였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로서 선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

리 질을 개선(비정규직 정규직화)하겠다는 의미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과제를 제시했고, 노

동존중 국정 방향 실천을 위해 일자리 질 개선(최저임금․노동시간․중대재해예방 등) 과제를 별

도 제시했다. 

  처음부터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실현 가능성 역시 회의적이었던 민간 일자리 창출 과제로

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이 언급되었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대책은 임기 

초 공공부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주목을 받았으나 관련 법제도가 입법화되지 못하면

서 정책방향 수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과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초기 일자리정책 과제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못했으나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2년간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애당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강조되었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에서 기본 방향만 제시하고 정부가 2018년 3월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

구분� 10대�중점과제� 주요�내용�

일자리�인프라�

구축�

일자리�중심�국정운영�시스템�

구축

일자리�중심�평가�및�지원사업�강화,�세제․금융체계�개편�및�
인센티브�확대�등�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

형�인적자원�개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 혁신,� 미래인재� 육

성�인프라�구축�등
공공�일자리�

창출
공공일자리� 81만�명�확충�

현장민생공무원(17.4만� 명),� 보육․요양등� 사회서비스(34만�
명),�간접고용의�직접고용�전환�등(30만�명)

민간�일자리�

창출�

혁신형�창업�촉진 창업생태계�조성,�창업지원�및�규제�혁신�등

산업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
서비스업�육성

주력� 제조업� 고도화,� 4차� 산업혁명� 선도� 일자리,� 중소․중견
기업�혁신성장�기반,�서비스산업�혁신�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의�성장�인프라,�주요�분야�진출�확대�등

지역일자리�창출
지역�혁신성장�및�일자리�거점�구축,� 지역일자리�창출�지원

체계�고도화

일자리�질�

개선�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일터�조성

비정규직�법제도�개선�및�정규직�채용�분위기�확산,� 비정규

직�차별�해소,�사내하도급․특수형태노동자�보호�등�
근로여건�개선�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정임금� 체계,� 주52시간� 근로시간�

명확화,�중대재해�예방,�노돈존중사회�기본계획�수립�등�
맞춤형�일자리�

지원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지원�

청년일자리� 해소,� 일․생활� 균형� 확산� 및� 경력단절여성� 재취
업�지원,�신중년�일자리�확대,�장애인�고용�확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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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 △취․창업역량 강화 등을 중심

으로 한「청년 일자리 대책」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7월 「청년 희망사다

리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고용 위기가 확산되던 2021년 3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자리 대책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대

책이 아닌 청년 고용 관련 지원 및 창업 대책 수준이었다.   

2)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 및 과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정부의 대선 핵심 공약이자 일자리 정책의 핵심 국정과제이

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2015년 기준 OECD 평균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인력 

비중(20.0%)의 1/3 수준(8.2%)에 불과한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확충(81만 개 일자

리 창출)하여 OECD 평균 수준의 공공부문 인력 비중을 1/2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1) 이러

한 정책 발상은 공공부문에 대해 정부가 직접 모범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양질의 일자

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전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전

형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근거한 것이었다. 

  또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은 문재인정부가 또 하나의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공공부문의 사

회적 가치 실현의 핵심 의제였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12대 국정과제) 의 

국정 방향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을 지배했던 시장화전략이 전환(경제적 가치 

→ 사회적 가치)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자리정책 로드맵에 앞서 2017년 7월에 

발표된「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서도 더 이상 공공부문을 시장화전략(경

영효율성 우선)이 아닌 사회적 가치(공공성)에 의해 운영하면서 과거 공공부문 인력운영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민간으로의 불안정 노동 확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2017년 10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밝힌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정책의 세부 

1)� 2015년�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정부� 공공부문의� 인력은� 199.5만명으로서� 전체� 취업자(2,620만명)의�

8.2%로서,�정작�공공부문�시장화�전략을�주도했던�OECD� 평균(20.0%)의� 1/3� 수준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이후�문

재인정부는�공기업�및�재정�지원�영역을�반영하여�전체�공공부문�일자리가� 233.6만개(8.9%)라고�조정함(공공일자리전

문위,� 2018).�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공공부문의�일자리� 비중을� OECD� 평균의� 1/2� 수준으로�끌어올리겠다는�문재

인정부의�정책�의지가�반영된�것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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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보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모범 고용주’로서 일은 

제대로 하기 위해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 명 충원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

리 34만 명 충원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등 30만 명 충원(공공기관 정규직 충원6~8만 

명 포함) 등의 일자리 확충 방안이 제시되었다.2)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의 주요 정책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공공부문� 81만�개�일자리�창출�주요�내용�

� 자료� :� 「일자리정책� 5년�로드맵」(2017.10)�중�공공일자리�재구성

구분� 주요�정책과제� 세부�과제�

공공부문�

일자리�기조�

-�질�좋은�공공서비스�제공�및�모범�고용주’로서�일은�제대로�하되,� ‘과로사회�탈피’�뒷받침�

-� 생산·소득�확대�등�직접적�편익�외에�인적자본�축적,�가족·사회�안정�등�다양한�사회적�편익을�유발

하는�일자리�확산에�공공부문이�마중물�역활�강화

현장�

민생공무원�

일자리� 17.4만�

명�충원�

국가직(10만�명)

강력범죄·취약계층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충원(2.3만� 명),� 청년

인구�감소추세�등에�대비한�부사관�충원(2.6만�명),�국공립�유치

원�확충�및�특수·비교과교사�인력�보강�교원�충원(2만�명),� 근로

감독관·집배원·감염병� 대응� 인력� 등� 생활안전� 인력� 충원(3.1만�

명)�등� �

지방직(7.4만�명)

긴급구조역량�강화를�위한� 119�구급대�중심의�소망인력�충원(2만�

명),�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방문건강관리� 인력� 충

원(1.9만�명),�재난안전�예방�생활안전�인력�충원(3.5만�명)�등�

보육·요양�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

명�충원�

1단계� :�보육·요양·보건�등� 수요�많

고� 시급한� 분야� 중심(17만� 명),�

2017년� 추경� 및� 2018년� 예산� 반

영

-�국공립�보육시설(6.4만�명),�요양(4.1만�명),�장애인활동(2.4만�

명),�간호·간병(3.5만�명),�환경·문화(0.6만�명)�등� 17만�명�충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 명� 확충에� 총� 10.2조� 원� 소요(국비�

6.2,�지방비� 4.0)

2단계� :�사회서비스공단�운영� 및�문

화·체육·환경� 등� 일자리� 추가� 확충

(17만�명),� 2019년�예산부터�반영

△‘사회서비스�관리와�진흥에�관한�법률(가칭)’� 제정� �△사회서비

스공단� 설립� 추진(2018년� 하반기)� △사회서비스지원단� 설치� △�

‘국민체감형�사회서비스�일자리’�층원�등

간접고용의�

직접고용�전환�

등� 30만�명

직접고용�전환� :�상시·지속�업무�종

사자의� 3단계에� 걸친� 정규직� 전환

(2017년말� 7만�명�내외,� 5년간�총�

20만�명�수준)

△(파견� 용역)� 조직규모� 특성� 등� 고려하여� 직접고용·자회사� 등�

결정� △(기간제)� 기간제� 사용기준� 엄격히� 적용(상시·지속� 업무�

범위�확대)하여�정규직�전환�추진(가급적� 2017년내�전환)�△(무

기계약직)�체계적인�인사관리�시스템�도입�및�처우개선�등�추진

공공기관�서비스�제고�및�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6~8

만�명�확충

-� △국가� 공공기관� 2,500명� 2017년� 하반기� 추가� 충원� △국민

생활�밀접� 공공서비스(보건의료·생활안전·재난방지·검역� 등),� 4차�

산업혁명� 대비(신산업·신재생에너지,� 출연연� 연구인력� 등),� 중소

기업�육성(해외진출�지원�등)�중심�충원�△정부기관�근무시간�단

축계획으로�근무여건�개선�및�일자리�창출

-� 근무시간�단축� :� 정부기관� 근무시간�단축계획�구체화� 등을� 통

해�근무여건�및�개선�및�일자리�창출�여건�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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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주요 방향 및 과제 

  문재인정부의 지역 일자리 정책은 광주형 일자리 공약 및 일자리 협약 추진으로 시작되었

다.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지역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산업형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주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체계 고도화’과제 속에 지역별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확대 및 협의채널 구축으로 지역 일자리 사업을 설정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

델의 세부 내용으로 지역 노․사․민․정을 통한 노사협력, 적정임금 등의 방안도 제시되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2015년 연구 결과 발표를 통해 구체화되기 시작

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주요 원칙인 적정임금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되었다(박명준 외, 2015). 그러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자동차 기업의 투자 유치 

난항으로 인해 장기간 공전되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현대자동차와 광주광역시의 투자 협약 

체결이 논의된 끝에 2019년 1월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

결 이후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

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2019.2.21.)했다. 

  문재인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모델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은 애당초 대선 공약,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및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는 추상적인 수준에서 출발했으나 2019

년 이후 제조업 위기에 직면한 각 지역별 일자리 창출의 대표적인 모델로 자리 잡으면서 일

자리 협약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위기로 지역의 

고용 위기가 확산되자 문재인정부는 지역균형뉴딜, 지역 산업 및 고용위기 대응 등을 결합하

면서 지역 일자리 사업의 틀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지역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상

생형 일자리 모델이다. 

3. 일자리정책 4년 평가 

  - 공공 일자리 및 상생형 지역 일자리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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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전 정부와의 일자리 정책 비교 평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이전 정부와 비교할 경우, [표-3]에서와 같이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은 분명하다.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양 중심의 일자리 창출의 국

정과제는 제시했으나 구체성이 결여된 반면, 문재인정부는 임기 초 공공부문에 대한 인력 확

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일자리 질 개선 중심으로 일자리 

정책이 추진되었다. 4년간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일자리 질 개선을 국정과제

로 설정한 것 역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변화였다. 다만, 임기 후반기인 2020년 ‘한국판 뉴

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190만 개)은 이전 정부의 흐름으로 되돌아간 느낌이다. 앞선 정부들

이 밝힌 일자리 창출 계획은 대부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큰 개선 

없이 정체상태를 유지해오면서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어왔다. 

  무엇보다 이전 정부와 비교했을 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에서 가장 차별화된 것은 공

공부문의 인력 확충이다. IMF 체제 이후 20년간 공공부문은 신자유주의 흐름(신공공관리 체

계) 하에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이 지속되면서 고용 유연화(정규인력 감축 및 비정규직 확대)

가 지속되어 왔으나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흐름을 전환하면서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정규

직)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실제 IMF 이전에도 우리 정부는 단 한 번도 공공부문의 인

력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없기 때문에 문재인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은 주목할 만하

다. 내용적으로도 민간위탁이 만연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양질의 인력 확대(사회서비스원 전

환) 및 비정규직 20만여 명의 정규직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하면서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공 일자리 확충 정책은 내용적으로 많은 한

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확

충을 제시한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의미 있는 흐름이다. 

 [표-3]� 역대�정부의�일자리�정책�개략�비교� �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일자리�관련�

국정과제

더불어�잘사는�

균형발전시대�
활기찬�시장경제�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

소득�주도�성장을�위한�

일자리�경제�

일자리�정책� -� 혁신� 주도형� 성장� 및� - 신성장동력� 융합신기 - 창조경제를� 통한� 과 - 일자리� 중심� 국정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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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통계 : 고용 동향 및 공공일자리 통계 

(1) 문재인정부 4년간의 고용 동향 진단 

  문재인정부 4년 기간 동안 전체적인 고용 동향(통계청 발표)을 보면 전 산업에 걸쳐 

1.9%(495천 명)의 고용 증가가 있었는데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후퇴(-4.5%) △서비스업 

고용 축소(도매․소매업 –6.7%, 숙박․음식업 –6.4%) △공공부문의 일부 증가(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 행정 10.8%, 교육서비스업 –3.4%)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보건업․사회복지서

비스업 25.5%)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서비스업의 고용 축소는 2020년 이후의 코로나 

위기 상황의 반영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증가는 이뤄지고 있으나 아

직 공공부문 비중이 높지 않은 현실(2019년 기준 3.4%)을 볼 때, 공공부문이 집중된 공공행

정･국방및사회보장 행정 및 교육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증가는 기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주요�내용

고용�친화

- 고용서비스� 인프라�

구축

- 공공부문� 구조조정

에� 따른� 노동자� 참

여�확대�

술․산업�창출
- 저탄소�녹색성장�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 공공부문� 인력․예산�
10%� 감축을� 통한�

선진화� �

학기술․문화․관광� 일
자리�창출

- 중소기업의� 창조경

제�주역화

- 여성� 및� 청년� 고용

률�제고

- 공공부문�정상화�

템�구축

- 공공일자리� 81만�개�확

충(사회서비스원․정규직
화�등�포함)

- 민간� 일자리� 창출(사회

적경제․지역일자리�등)
- 일자리� 질� 개선(정규직

화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일자리�창출�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

자리(사회서비스․여성․지
역� 등)� 매년� 5~10만�

개�창출

임기내� 7%� 성장과�

300만�개�일자리�창출�

임기내� 매년� 47만6천�

개씩� 238만� 개� 일자리�

창출(고용률�70%)

임기� 후반� ‘한국판� 뉴딜’�

통한� 190.1만� 개� 일자리�

창출(2025년까지)

공공�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경영혁신(외

주화․경쟁체제․민자확대�
등),�공공�일자리�억제�

전� 공공부문에� 대한�

10%� 이상� 인력� 및� 예

산�감축,�비정규직�확대�

공공부문�구조조정․경영
혁신(정상화)� 지속으로�

공공�일자리�억제�

공공부문� 81만� 개� 확충으

로� IMF체제� 이후� 20년�

만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

대�정책으로�전환� �

일자리�정책�

시사점�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

속에� 따라,� 산업� 전반

의� 일자리� 확충� 기반�

미흡�및�비정규직�확대�

시장경제�및�녹색성장을�

앞세워� 일자리� 양� 확대

(300만� 개� 창출)� 제시

했으나,� 고용율� 개선� 정

체(비정규직� 확대)� 및�

토건�부양�논란�지속

창조경제를� 앞세운� 일

자리� 양� 확대(고용율�

70%,� 238만�개�창출)�

제시했으나,� 고용율� 개

선은� 계속� 정체(비정규

직�확대)�

초기에는� 공공부문� 선도적�

일자리�창출�및�일자리�질�

개선� 중심이었으나,� 2020

년� 이후� 일자리� 양� 확대

(190.1만� 개)로� 선회(비정

규직�일부�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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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2016~2020년�산업별�고용현황� (단위:천명,%)

*�증가� :� 2016년�대비� 2020년�기준�

자료� :�통계청,�각년도(2016~2020)� 「연간�고용동향」

  연령별로 보면 [표-5]에서와 같이 60세 이상에서 고용 증가(21.2%)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간별로 보면 1~17시간인 단 시간 노동자의 고용 증가(49.3%)가 가장 높고 일시 휴직

자 증가(103.6%)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고용 증가는 60세 이상 및 

단시간 노동자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용이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에 설정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목표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님

을 알 수 있다.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 증가율(%)�

전체�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495 1.91.9
농림어업 1,273 1,279 1,340 1,395 1,445 172 13.513.5

제조업 4,584 4,566 4,510 4,429 4,376 -208 -4.5-4.5

건설업 1,869 1,988 2,034 2,020 2,016 147 7.97.9

도매․소매업 3,754 3,795 3,723 3,663 3,503 -251 -6.7-6.7

운수․창고업 1,426 1,405 1,407 1,431 1,482 56 3.93.9

숙박․음식점업 2,291 2,288 2,243 2,303 2,144 -147 -6.4-6.4

정보통신업 784 783 837 861 847 63 8.08.0

금융․보험업 803 794 840 800 778 -25 -3.1-3.1

부동산업 483 540 528 556 517 34 7.07.0

전문･과학․기술서비
스업

1,101 1,092 1,096 1,157 1,164 63 5.75.7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1,391 1,374 1,311 1,312 1,347 -44 -3.2-3.2

공공행정･국방및사회
보장행정

1,004 1,058 1,110 1,076 1,112 108 10.810.8

교육서비스업 1,862 1,907 1,847 1,883 1,798 -64 -3.4-3.4

보건업․사회복지서비
스업

1,861 1,921 2,046 2,206 2,336 475 25.525.5

예술･스포츠및여가서
비스업

407 428 445 495 496 89 21.921.9

협회및단체･수리및기
타개인서비스업

1,224 1,222 1,236 1,233 1,189 -35 -2.9-2.9

기타 294 286 271 304 354 60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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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2016~2020년�연령�및�취업시간별�고용현황� (단위:천명,%)

*�증가� :� 2016년�대비� 2020년�기준�

자료� :�통계청,�각년도(2016~2020)� 「고용동향」

 

(2) 공공 일자리 통계 현황

  통계청이 2019년부터 발표했던 전체적인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2017년 대비 2019

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부문은 7.0%(17.1만 명)의 고용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취업자 대비 공공부문의 인력은 9.0%에서 9.5%로 약간 비중이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기업에서 10.1%(3.1만 명)이 증가하였고, 일반정부에서 6.5%(13.6만 명) 증가하였다. 현재

까지 2020년의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지만(통계청 기준)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81만 명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OECD 

평균(20.0%)에 훨씬 못 미치는 우리의 공공부문 인력 비중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2020년 인력 확충 계획은 4.8만 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

이다(2020,「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는 여전히 혼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공공부문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 증가율

전체�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495 1.9

연령

구분

15∼19세 3,066 2,902 2,759 2,617 2,452 -554 -18.4

20∼29세 6,422 6,449 6,390 6,443 6,459 37 0.6

30∼39세 7,559 7,479 7,378 7,273 7,128 -431 -5.7

40∼49세 8,379 8,297 8,438 8,301 8,234 -145 -1.7

50∼59세 8,179 8,252 8,442 8,541 8,553 374 4.6

60세�이상 9,870 10,373 10,776 11,329 11,960 2,090 21.2

취업

시간

구분

◦� 36시간�미만 4,478 4,406 5,210� 5,402� 5,956� 1,478 33.0

� � � 1∼17시간 1,273 1,365 1,520� 1,821� 1,901� 628 49.3

� � � 18∼35시간 3,206 3,040 3,690� 3,581� 4,055� 849 26.5

◦� 36시간�이상 21,346 21,766 21,209� 21,314� 20,112� -1,234 -5.8

� � � 36∼52시간 16,039 16,639 16,704 17,287� 16,770� 731 4.6

� � � 53시간�이상 5,307 5,127 4,505 4,027� 3,342� -1,965 -37.0

◦�일시�휴직 411 381 403� 407� 837� 46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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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현황 진단이 쉽지 않다.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는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통계와 관

련하여 OECD에 제출한 우리 통계(2015년 기준 7.6%)를 8.2%로 조정(공기업 부문 추가)한 

바 있다.3) 

[표-6]� 공공부문�일자리�통계�현황� � (단위:만개,%)

� *�총취업자�대비

자료� :�통계청,�각년도(2017~2019년)� 「공공부문�일자리�통계」

  산업․업종별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현황을 보면, 2017년과 비교할 경우 2019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낮은 금융․보험업(15.3%),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0.8%)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증가했다. 

[표-7]� 각�산업․업종별�공공부문�일자리�통계�현황� (단위:�만개,�%)

3)� OECD의�우리나라�공공부문�통계(2015년� 7.6%)와�관련한�논란에�대해�OECD는� 2016년�한국정부가�제출한�자료를�

중심으로�작성했다고�표시했다고�함(서울대�산학협력단,� 2017).� 축소�제출한�배경은�아직�밝혀지지�않았으나,�통계를�

조정해도� [표-8]에서와�같이�OECD�국가들의�공공부문�일자리�비중을�보면�여전히�미흡한�수준임.�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가 증가율

일반정부�

정부기관 188.9 189.4 199.7 10.8 5.7

공공비영리단체 19.5 20.2 22.3 2.8 14.4

소계� 208.4 209.7 222.0 13.6 6.5

공기업

비금융공기업 32.1 32.8 35.4 3.3 10.3

공기업� 2.6 2.6 2.7 0.1 3.8

소계 34.7 35.4 38.2 3.5 10.1

총계� 243.1 245.1 260.2 17.1 7.0

공공부문�비율(%)� (*) 9.0 9.1 9.5 0.5 -

구분�
2017년

(구성비)

2018년

(구성비)

2019년

(구성비)
증가(*) 증가율

전�체�
243.1

(100.0)

245.1

(100.0)
260.2
(100.0)

17.1 7.0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
장�행정

116.1
(47.8)

117.3

(47.9)
125.0
(48.0)

8.9 7.7

교육서비스업
69.7
(28.7)

69.4

(28.3)
72.0
(27.7)

2.3 3.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
업

8.3
(3.4)

8.4

(3.4)
9.2
(3.5)

0.9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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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통계청,�각년도(2017~2019년)� 「공공부문�일자리�통계」

  그러나 2017년~2019년 3년간 공공부문의 인력이 17만여 명 증가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

공부문의 일자리(전 취업자의 9.5% 수준, 정부의 조정 발표 반영)는 국제적 기준에 비해 매

우 미흡하다. [표-8]에서와 같이 2015년에 OECD가 발표한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고

용 비중을 볼 때, 우리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17만여 명 증원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OECD 평균 공공부문 인력 비중은 20.0%이고, 심지

어 공공부문 민영화․시장화가 가장 큰 폭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15.6%) 및 영국

(16.9%)의 공공부문 인력 비중 역시 우리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8]� OECD�주요�국가들의�공공부문�일자리�비중�비교(2015년)� � � (단위:%)�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7
(3.2)

7.8

(3.2)
8.8
(3.4)

1.1 14.3

금융․보험업 7.2
(3.0)

7.7

(3.1)
8.3
(3.2)

1.1 15.3

운수․창고업 7.0
(2.9)

7.0

(2.9)
7.6
(2.9)

0.6 8.6

정보통신업
6.5
(2.7)

6.4

(2.6)
6.9
(2.6)

0.4 6.2

전기․가스․증기�및�
공기조절�공급업

5.5
(2.3)

5.5

(2.3)
5.8
(2.2)

0.3 5.5

사업시설관리및�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4.1

(1.7)
4.1

(1.7)
4.4
(1.7)

0.3 7.3

예술･스포츠및여가서비
스업

4.2
(1.7)

4.3

(1.8)
4.4
(1.7)

0.2 4.8

기�타
6.9
(2.8)

7.2
(2.9)

- -6.9 -

국가명 일반정부 공기업� 전체�
노르웨이� 30.0 8.4 38.4
스웨덴 28.6 2.4 31.0
덴마크 29.1 0.6 29.7
핀란드� 24.9 2.7 27.6
프랑스 21.4 2.8 24.2

이스라엘 20.0 1.5 21.5
캐나다 18.2 0.4 18.6
그리스 18.0 0.9 18.9
체코 16.2 2.5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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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2015),�서울대�산학협동단(2017)�자료�재인용

3) 공공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 및 평가 

  지난 4년간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자. 일자리위원회는 2021년 

3월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회의자료를 통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문재인정부 4년간 이

뤄진 공공기관 81만 개 일자리 확충 추진실적을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민생공무원 9

만8천 명 충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23만9천 개 창출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8천 명 정규

직 전환 △국가․지방 공공기관 5만2천 명 충원 등을 통해 모두 58만7천 명의 공공부문 일자

리가 확충되었다고 했다. 5년 인력충원계획의 72.4%가 달성된 셈이다. 일자리위원회(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공일자리 계획 및 2020년까지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표-9]와 같

다.

[표-9]� 81만개�공공�일자리�확충�계획�및�실적�비교� � (단위:천명,%)�

구�분� 계획 실적 실적�달성율

현장민생공무원
국가직� 100 56.3 56.3
지방직� 74 41.5 56.1

사회서비스�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 많고� 시

급한�분야�
170

239 70.3
사회서비스공단� 운영� 및� 문화·체

육·환경�등�
170

직접고용� 전환� 등

(*)

직접고용�전환�등� 200 198.6 99.3

공공기관�인력충원� 80(**) 52 65.0

영국(GBR) 16.4 0.5 16.9
오스트리아 15.9 1.7 16.6

스페인 15.7 0.4 16.1
미국(USA) 15.3 0.3 15.6
이탈리아 13.6 2.0 15.6
포르투갈 15.2 - 15.2
네덜란드� 12.8 1.2 14.0
터키 12.4 1.5 13.9

독일 10.6 0.9 11.5
스위스 9.9 - 9.9
한국 7.6 0.6 8.2
일본 5.9 0.4 6.3

OECD�평균� � 18.1 1.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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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공공일자리 로드맵(81만 개)에는 ‘직접고용 전환 등’30만 개 일자리 확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공공일자리위원회에서 직접고용 전환(20만 명), 공공기관 인력충원(6~8만 명)으로 계획을 설정함. 

** 공공기관 인력충원은 60~80천 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편의상 80천 명 계획으로 설정함. 

(1)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실적 및 평가 

  먼저 2020년까지의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현장민생공무원은 9만8천 명이 확충된 것으로 

실적이 제출되었는데 애당초의 계획(2017년)에 따른 임기 중 목표(17.4만 명)에는 56.2% 수

준을, 2020년까지의 목표(11만2천 명)에는 87.5% 수준의 실적을 각각 보이고 있다. 2020년

까지의 충원 목표에 2020년 말 현재 실적이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0]� 현장민생공무원�연도별�충원�계획�및�실제�충원�실적� (단위:명)

*�인원수� :� 2017~2022년�인력충원�계획�

�자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2021.3.�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적 및 평가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는 [표-11]에서와 같이 2020년까지 23.9만 개가 확충되었다고 발표

했는데 이는 임기 중 목표(34만 개)에는 70.3% 수준, 2020년까지의 목표(11만2천 명)에는 

98.6% 수준의 실적을 각각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부문은 실제로 정부 주도로 일자

충원계획�
인원수(*)�

연도별�충원�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74,000� � 12,743� � 29,694� 34,394 34,365 111,796

계� 810 587.4 72.4

충원실적(구분)� 인원수(*)�
연도별�충원�실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국가직�

소계 100,500� 7,050� 12,809� � 19,182� 17,212 56,253
경찰 23,000� � 1,965� 2,656� � 5,019 5,112 14,752

군부사관·군무원 26,400� � 652� � 2,960� � 4,736 4,795 13,143
교원 20,000� � 3,000� � 2,967 3,904 4,310 14,181

생활안전�등 31,100� � 1,433� � 4,226� � 5,523 2,995 14,177

지방직�

소계 73,500� � 4,515� � 10,914� � 13,166 12,948 41,543
소방 20,000� � 1,500� � 3,600� � 4,539 4,178 13,817
사회복지 19,000� � 1,500� � 1,398� � 2,806 3,373 9,077
생활안전�등 34,500� � 1,515� � 5,916 5,821 5,397 18,649

계� 174,000 11,565� � 23,723 32,348 30,160 9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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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확충되었는지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지자체가 민간

위탁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는 이러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구체적 확충 자료

를 아직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애당초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중심 17만 명, 사회서비스

공단 운영 및 문화·체육·환경 등 일자리 추가 확충 17만 명 등 모두 34만 개 일자리를 확충

한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관련 핵심 

사업인 사회서비스공단(원)의 직접고용 서비스 인력은 2020년 말 현재 2,400명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4) 한편,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의 구체적 실적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가

운데 관련 현장 사례 보고를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후퇴되고 보육 대체교사 확충 역시 

지연되고 있으며, 요양인력 배치 기준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인력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5)  

[표-11]� 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계획�및�실적� � (단위� :만개,%)

4)� 2020년� 12월� 현재� 전국의� 10개� 광역지자체가� 시범� 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의� 본부� 인력은� 271명,� 시설� 종사자(직

고)는� 2,409명으로서�모두� 2,680명에�불과함.�이는� 2020년에�설정한� 3,500명�목표에도�미달함.�

5)�공공운수노조는�공공일자리전문위(2021.3)�의견서를�통해,�정부가�국공립�보육시설�이용아동�비율의�확충�목표(2017

년� 13.6%� →� 2022년� 40%)에도� 불구하고� 2019년� 17.0%에� 머물고� 있으며,� 보육� 대체교사� 역시� 2022년까지�

4,800명�채용�목표를�제시했으나� 2020년� 6월�현재� 2천명�선에�답보상태에�있다고�밝힘.� 아울러,� 요양시설�인력�기

준(2.5:1)의� 경우�야간시간에� 10:1로�운영되고�있고,�환자�대비�간호사는�상급종합병원의�경우� 1:3~1;4,� 종합병원의�

경우� 1:5로�운영되는�극심한�인력�부족에�직면하고�있다고�함(공공운수노조,� 2021.3).� �

분야� 사업명�
일자리�창출� (*)

창출계획� 창출실적� 집행률

노인․아이돌봄�
보육�보조교사 3.7 3.3 89.7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1 1.9 93.2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 1.6 1.8 109.9

아이돌보미 1.3 1.2 92.8

취약계층�

장애인활동보조인 2.3 2.7 118.0

장애인일자리지원 0.3 0.3 100.0

발달장애인�주간서비스�제공인력 0.22 0.15 67.7

취업지원�

사회서비스형�노인일자리 3.7 4.0 108.5

장애인�근로지원인�지원 0.4 0.77 190.0

신중년�경력형�일자리�확대 0.25 0.24 95.8

보건의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5 1.4 91.2

산모신생아�건강관리 0.62 0.8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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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계획�및�실적� :� 2017~2020년�기준�

�자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2021.3.�

(3)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실적 및 평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표-12]에서와 같이 2020년까지 완료키로 한 정규직화 목표 

인원(206천 명)의 96.4%인 199천여 명이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

직 정규직화는 정부의 전환 목표 설정 및 전환 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견상의 목표 대

비 실적율만으로 성과를 논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표-12]� 공공부문�비정규직�정규직화�계획�및�실적� � (단위:명,%)   

 자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2021.3.(재구성)

  먼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전환 목표가 매우 낮게 설정되어 처음부터 정규직

화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2017년 10월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이 

416천 명이라는 전제 아래 49.4%(206천 명)을 전환하겠다고 목표를 낮게 설정한 바 있다. 그

러나 실제 3단계 전환으로 예정된 민간위탁의 경우 0.7%만의 전환 목표(10,099개 중 212개 

사무에 한해 전환 검토)를 잡았기 때문에 [표-13]에서와 같이 실제 전환 목표율은 더욱 낮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 0.14 0.12 88.2

기타�

아동안전지킴이 0.4 0.46 113.0

바다안전지킴이�지원 0.1 0.104 103.6

미세먼지�배출�감시단 0.1 0.103 103.0

계� 24.3 23.9 98.6

구분
기관(개소) 전환�인원(목표�대비�비율)

대상기관 전환결정�기관 전환결정�인원 전환완료�인원

1단계�

계 846 846 (100%) 199,538� 192,698� (94.0%)

기간제 835 835 (100%) 73,442� 72,599� (98.8%)

파견용역 656 581 (88.6%) 126,096� 120,099� (95.2%)

2단계�

계 481 442 (91.9%) 6,380 5,860 (91.8%)

기간제 469 433 (92.3%) 4,755 4,369 (91.9%)

파견용역 213 144 (67.6%) 1,625 1,491 (91.8%)

전체

계 1,327 1,288 (97.1%) 205,918 198,558 (96.4%)

기간제 1,304 1,268 (97.2%) 78,197 76,958 (98.4%)

파견용역 869 725 (83.4%) 127,721 121,590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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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밖에 없었다. 기간제 전환율은 30.4%, 파견․용역․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34.9%

에 불과하여 비정규직 전체적으로는 전환율이 33.0%에 불과하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파견․용
역․위탁 노동자들은 63.9%가 자회사(사실상 외주화)로 전환되어, 직접고용 정규직과의 고용․임
금구조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표-13]� 공공부문�비정규직�현황�및�정부�정규직�전환�목표율� � (단위:명,%)

� 자료� :�공공일자리위원회(2021)․공공운수노조�의견서(2021)�기초로�재구성�

(4) 공공기관 인력충원 실적 및 평가 

 

  중앙정부(국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 계획은 애당초 6~8만 명으로 설정

한 상태에서 [표-14]에서와 같이 2020년까지 5.2만 명이 충원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앞서 81

만개 일자리 확충의 구체적 목표를 감안하여 공공기관의 인력 충원 목표를 8만 명으로 설정

할 경우 65% 수준, 6만 명 목표를 기준으로 할 경우 86.7% 수준의 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공공기관 인력충원 계획을 설정할 당시 구체적으로 

△국민생활 밀접 공공서비스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육성 중심 충원 △정부기관 근

무시간 단축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밝혔지만, 실제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각 사

업별 구체적인 실적이 나타나 있지 않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 운영에 따른 대

체 신입직원 채용(별도 정원 운영)이 이뤄지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무기계약직)도 진행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의 실질적 인력 충원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문재인정부는 철도․발전․가스 등의 기간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이명박근혜정부의 

민영화․시장화전략(민간경쟁․외주화․민자 확대)을 거의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산업 수요 

확대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 증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구분
기간제 파견․용역․위탁

전환이전 전환결정 전환율 전환이전 전환결정 전환율

1단계 245,826 73,442 29.9 169,776 126,096 74.3

2단계, 11,392 4,755 41.7 4,582 1,625 35.5

3단계 - - - 195,736 1,355 0.7

계� 257,218 78,197 30.4 370,094 129,076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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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4]� 국가․지방�공공기관�인력�충원�계획�및�실적� (단위:만명)

� 자료�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 2021.3.�

(5)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제공 실적 및 평가 

  2020년 문재인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의 핵심 성과에는 2017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공

공부문의 양질의 81만 개 창출 보다는 과거 공공근로(단기 계약직) 수준의 공공부문 직접 일

자리 창출이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확산을 이유로 한 것이었다. 정부는 5

월 14일 비상경제대책본부 제3차 회의를 통해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통해 

공공부문 버팀목 일자리 154.3만 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국가

공무원·공공기관 4.8만 명의 채용절차 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 일자리 사업이었다. 

  2020년 한 해 제공된 이러한 단기 계약직 수준의 직접 일자리는 [표-14]에서와 같이 

104.8만 개로서 목표 대비 110.8%의 실적을 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비중이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76.4만 개(전체의 72.9%)의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목표 대비 103.3%).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6년 대비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및 취업률은 2020년 상당 부분 높아

졌는데, 이러한 노인일자리 중심의 직접 일자리 사업 실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6)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직접 일자리 실적은 2017년 76.4만 개, 2018년 83.5만 개, 2019년 96.3만 

개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20년 코로나 고용 위기 국면에서 불가피하게 나

타난 일시적 흐름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정부는 2021년에도 104.2만 개의 직접 일자리를 제

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뭔가 잘못 추진되고 있거나 사

업목표가 전도된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표-14]� 공공부문�직접�일자리�제공�실적� � (단위:만명,%)

6)� 실제� 60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40.4%에서� 44.0%로� 증가(3.6%p� 증가)하였고,� 취업률은� 2016년�

39.3%에서� 2020년� 42.4%로�증가(3.1%p�증가)함(통계청,�각년도� 「연간�고용동향」).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국가�공공기관 0.9 1.1 1.4 0.9 4.3

지방�공공기관 0.2 0.4 0.1 0.2 0.9

계� 1.1 1.5 1.5 1.1 5.2



민주노동연구원�이슈페이퍼� 2021-12

19

� 자료� :� 공공일자리전문위원회(2021.2)�

3)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 주요 내용 및 평가 

(1)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주요 내용 

  2019년 1월에 체결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 내용은 협력적 노사상생이었다. 어려운 고용상

황 타개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갈등적 담

합구조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아래 경제 주체(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 협

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박명준 외, 2015).

  광주광역시 보도자료(2019.1.31.)에서 발표된 내용 중 상생 일자리 협약(부속 상생발전협정

서)은 [표-16]에서와 같이 크게 △협력적 노사상생을 통한 갈등 예방 △적정임금 수준 및 선

진적 임금체계 △ 적정 노동시간 및 유연한 인력 운영 △노사민정 중심의 사회적 대화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7)

[표-16]� � 광주형�일자리�협약�부속합의서

7)� 광주형� 일자리� 협약의� 본� 협약은� 현대자동차의� 광주� 공장� 투자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노사� 파트너쉽� △독립�

신설법인�설립� △신설법인�생산차종� △정부의�지원대책�△현대차�생산위탁판매�등으로� 구성되어�있음.� 현재� 광주형� 일

자리�협약의�세부�내용(본�협약�및�부속�합의서�모두)은�공개되지�않고�있기�때문에�보도자료로만�협약�내용을�접근할�

수�있음.� �

구분� 2020년�계획 2020년�실적 2020년�실적율(%) 2021년�계획

신중년사회공헌활동� 1.6 1.4 90.8 1.7

노인일자리� 74 76.4 103.3 80

자활근로� 5.8 5.5 94.8 6.3

노인맞춤돌봄� 2.9 3.1 106.9 3.3

장애인일자리 2.3 2.3 100.0 2.5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2.6 3.6 138.5 2.6

지역공동체일자리 1.1 1.4 130.4 1.8

기타� 4.34.3 11.111.1 258.1 66

총계 94.5 104.8 110.8 104.2�

<노사상생발전�협정서>

□ �협력적�노사�상생�모델의�구축�및�갈등의�예방과�조정

� � � -�상생노사발전협의회(유효기간�누적�생산� 35만대�달성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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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광주광역시�보도자료(2019.1)�요약(필자)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이후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광주은행이 공동 출자한 합작법인 형

태의 광주글로벌모터스(주)가 2020년 9월 발족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는 형식적으로는 

광주시 산하 출연기관인 광주그린카진흥원의 자회사 형태를 띠고 있고, 2021년 9월 신차(소

형 SUV)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발족하자마자 현대자동차 출

신의 이사 선임으로 인해 지역 노동계(한국노총)가 반발했고, 2021년 1월에는 내부 운영 및 

설비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으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의회까지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노동 배제적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서 발생한 이같은 논란은 다른 상생형 일자리

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상생형 지역 일자리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정부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이후 발표(2019.2.21.)한「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

안」은 광주형 일자리를 바탕으로 이후 지역 상생 일자리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기본 원칙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 일자리 창출 모델 

유도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 협약 체결 필수(노사간 양보·타협 전제) △지자체·중

앙정부가 함께 맞춤형 패키지 지원 제공 등을 설정했다. 상생협약 관련 노․사․민․정의 역할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17]과 같다.  

� � �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중재조정위원회�설치하여�노사�문제에�대한�조정�및�중재�역할�수행

□ 적정임금�수준�유지�및�선진�임금체계�도입�지원

� � � -�근로자�평균연봉�및�근속연수�감안�적정임금�설정
� � � -�소비자�물가상승률�고려한�임금인상,�경영성과,�생산성�향상률�고려한�성과급�배분기준�마련

� � � -�임금항목�단순화,�기본급�비중�향상,�직무·직능·성과�중심의�선진�임금체계�도입

□�적정�노동시간�구현�및�유연한�인력�운영

� � � -� 노사간�합리적�논의�기반�유연�근무형태�및�인력�운영,�물량편차�발생시�노사간�합리적�논의로�물량�이관�및�집단적�
전환배치�실시

□�노사민정의�사회적�대화,�동반성장과�상생�협력�도모�

� � � -�노사민정협의회�중심으로�협력사간�상생�협력�도모
� � � -�노사민정협의회�및�산단�내�입주기업�노사�주도

□�전체�근로자�평균초임� 3,500만원� :�주�44시간�근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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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7]� 상생협약�관련�지역�경제�주체들의�핵심적�역할

 � � *�상생협약�내용은�지역·산업·기업별�특성을�고려하여�자율적·선택적으로�구성

자료� :� 「상생형�지역일자리�모델�확산방안」(2019.2)�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산업·기업 특성에 따라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임금 

협력형’과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애로 완화를 위한 ‘투자 촉진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는 이 모델들이 별다른 구분의 실효성 없이 사용(대부분 투자촉진형)되고 있는데 이

는 각 지역별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임금협력형)에 대한 비판 여론 및 타 시․도의 차별화 전

략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8) 

  이후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정부․여당이 주도하면서 계속 확대되었다. 2019년 12월에는 수

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 지사와 일자리위원회 간 상생형 일자리 추진을 

위한 협약(MOU)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전국적 확산, 조기 성공을 

8)� ‘임금� 협력형’은� 광주형� 일자리� 사례처럼� 대기업의� 투자� 유치을� 위해� 해당� 대기업의�임금수준과는� 다르게� 별도의� ‘적

정임금’을�설정하여�운영하는�방식이고,� ‘투자�촉진형’은�생산성�저조�및�입지�확보에�애로를�겪는�중소․중견기업의�투
자�지원을�촉진하는�방식임.� 그러나,�광주형�일자리에�대한� ‘반값�임금’� 논란(현대자동차지부�등)이�확산되자,�이후�다

른�지역의�상생형�일자리에서� ‘임금�협력형’은�기피되고�있음.�

주체� 주요�협약�내용� (*)�

노(勞)

□�적정�근로조건�합의
� -�지속�가능한�고용을�위한�합리적�근로조건(임금�등)�수용�

□�합리적�노사관계�구축
� -�안정적�근로환경을�위한�협력체계�유지�적극�협조

□�생산성�향상
� -�숙련향상을�위한�훈련�프로그램�적극�참여�등

사(使)

□�고용·투자�확대

� -�일정�규모�이상의�고용·투자계획�수립

□�원·하청�상생
� -�적정수준�납품단가�계약�등�공정거래�질서�확립

□�고용안정�보장
� -�적정�고용형태(정규직)·근로시간�보장

민(民)

(시민사회�등)

□�지역경제�발전을�위한�비전�제시(지역별�연구원�참여�등)

□�협의체�참여를�통한�상생협약�지속가능성�강화

� -�모델�추진의�우호적�여건�조성�및�상생협약�준수�감시

정(政)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투자자금�지원

� -�지방세감면,�부지제공,�투자보조금�지급�등

□�근로자�복지�제공
� -�생활�인프라�확충�등�근로자�복지혜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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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일자리 창출 취지 아래 이 협약에서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지역 전략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지역 고용위기 해소 △지역 클러스터 육성의 국가균형발전 △노사상생 모델 확산의 

정책요소를 반영하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 일자리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2020년 2월까지 7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체결된 가운데, 이후 2020년부터 13개 지역에 

컨설팅 사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상생형 일자리 내용 및 협약 체결 상황은 [표-18]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월까지 이중 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을 상생일자리로 최종 

선정한 상태이고 산업은행은 광주․횡성․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약 2,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

기로 했다(2021.4.15. 프레시안). 

[표-18]� � 상생형�일자리�협약�체결�현황(2020년�말�현재)

� *�대구시는�특정�기업(이래AMS)�중심의�미래형�일자리�협약이나,�상생형�협약�요건�구비�

� � 자료� :� 일자리위원회(2019.10),� 「상생형�지역일자리�협약�체결�현황」(재구성),� 「2020� 상생형�지역일자리�포럼」
(2020.12)(재구성)�

지역� 투자�기업� 주요�사업�특징 협약�체결 직접고용�
계획(간접)

광주

광역시
현대자동차

-� 현대자동차�위탁생산�완성차(소형SUV)�공장�설립�

- 광주글로벌모터스� 설립(9.23),� 공장� 착공(12.26)� 및�

2021년�상반기�공장�준공�

일자리�투자�

협약
(2019.1.31)

908명

(12,000)

경남�

밀양시

27개�

뿌리기업�

-� 자동차·조선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뿌리산업(주

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등)단지�조성

-�창원�등�소재� 27개�기업의�이전(6개�신규�공장�증설)을�

통한�친환경�산단(하남산업단지)�조성

상생형�일자리�

협약
(2019.� 6.24)

505명

(2,200명)

경북�

구미시
LG화학

-� 자동차� 이차전지� 소재(베터리� 양극재)� 공장� 설립(구미5

단지)

- 이차전지� 2023년�양산(연� 6만t� 규모)� 및� 국가혁신클러

스트�구축(신전자산업�플랫폼)�

상생형�일자리�

투자�협약�
(2019.7.25)

330명

(1,000명)

강원

횡성군

디피코�등�

9개�기업

-� 생산조합�중심으로�전기차�생산�단지(횡성군�우천일반산

업단지)�조성

- 2020년� 초소형� 상용전기차� 상반기� 생산(연� 2만대� 규

모)

일자리�

상생협약�
(2019.8.13)

503명

전북�

군산시

4개�

완성사(명신

·에디슨�등)

-� GM공장�부지�활용�전기자동차�클러스터�조성

-� 2022년까지� 17.7만대� 규모� 전기완성차(SUV,버스,트럭)�

생산� �

일자리�

상생협약
(2019.10.24)

� 1,704명

부산�

광역시
㈜코랜스�등�

- ㈜코랜스� 중심의� 자동차협력업체� 20개사의� 투자� 확대

(3천억원)로�엔진부품�확대�생산� �

상생�일자리�

협약
(2020.2.6)

4,300명

대구

광역시

(*)�

이래AMS
-� 이래AMS�중심�자동차부품업체�상생펀드�조성�

- 금융�지원을�통한� ‘투자촉진형’�모델�

미래형�일자리�

협약�
(2019.6.26)

1,2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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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이 지속되면서 2021년에 추가로 상생형 협약 체결 가능성이 높

은 지역은 9개 지역이다. 여기에는 ①전북 익산시(농식품산업 벨류체인) ②충남 당진시(바이

오 식품산업) ③경북 포항시(자동차 이차전지) ④경북 김천시(자동차 튜닝) ⑤충남 논산시(식

품산업 네트워크) ⑥전북 전주시(탄소소재산업) ⑦울산광역시(오토밸리 자동차부품) ⑧울산 울

주군(산림경영) ⑨대전 대덕구(노후 산단 개조)가 포함되어 있다. 앞서 기 협약이 체결된 7개 

중 6개 지역이 자동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는데 2021년 추가 협약 체결이 거론되는 9개 지역 

중 3개 지역 역시 자동차산업과 연관되어 있다. 

(3) 광주형․상생형 일자리정책의 평가   

  2019년 이후 문재인정부의 지역 일자리정책에서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대표적인 국

정방향으로 설정되고 있으나 여기에는 중요한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별 고용위기에 편

승하여 노동권의 양보․배제를 전제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상생(相生) 모델이다. 

  먼저, 고용 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의 제조업 투자만을 전제로 하는 

상생일자리가 지닌 산업정책의 문제가 있다. 현재 광주형 일자리를 포함하여 7개 상생형 일자

리(협약 체결 완료)의 일자리 창출은 최대한 10,000명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이 7개 지역 중 

6개 지역과 함께, 조만간 상생협약 체결이 유력한 9개 지역 중 3개 지역이 자동차산업과 연

관되어 있다. 최근 쌍용차․르노삼성․한국GM 등 외투 자동차 기업의 경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데다 자동차 산업구조 전환(친환경 자동차)에 따라 자동차산업은 현대․기아차까지도 구조조정 

위협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자동차산업 관련 투자가 남발할 경우 중복․과잉 투자 

우려가 있다. 이런 수준의 지역 일자리라면, 차라리 자동차산업이 기반을 구축한 지역(울산․경
기․광주․전북․충남지역 등)에 대해 공공적 지배구조가 작동되는 자동차산업 클러스터(친환경 부

품업체 포함)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유력

한 방안일 수 있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과 함께 지역 내 공공적 특성을 반영하는 서비스산업(공공서비

스 부문) 투자도 가능한데 현재까지 이러한 사례는 거의 찾기 힘들다. 실제 광주글로벌모터스

(주)가 광주광역시의 출자기관(현대차․광주은행 합작) 형태를 띠고 있듯이, 지역 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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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공공기관(출자기관)의 틀에서 공공적 특성에 맞는 사업(돌봄 등 사회서비스)을 지자체가 

직접 출자하여 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결국 노사 상생을 통한 기업의 

투자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사 상생형 모델이 일반적 노사관계 측면의 교섭구조를 배제하고 별도 외부

기구를 통한 교섭권․쟁의권을 제한하는 노동권 양보․제한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 앞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과 마찬가지로 각 지역별 협약의 세부 내용은 모두 공개되고 있

지 않아서 각 지역별 협약 내용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협약 체결에 민주노총 조직(지역지

부․기업지회)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 협약만이 공개되어 있다. 물론 광주형 일자리 협약에서

도 일정 기간(35만 대 생산까지) 협력적 노사관계 및 적정임금(3,500만 원) 등의 상생 조건이 

전제되고 있는데 군산시 협약 내용에는 이러한 노동권 양보․제한 관련 세부내용들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선도 모델을 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추

진과정 자체가 노동권(교섭구조)을 배제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2015년 광주형 일자리 연구 발

표 당시 준거 모델은 독일의 2000년대 초 폭스바겐 AUTO5000모델이었다. 이 모델은 독일 

금속노조와 폭스바겐사간의 직접 교섭에 따른 것으로서 임금수준․노동시간․노사관계 전반의 틀

은 모두 노사간 교섭의 결과로 설정되었다(이문호 외, 2018). 적어도 해외 선진모델을 원용한

다는 취지였다면 당연히 기아차지부․현대차지부가 속한 금속노조와 먼저 교섭을 추진하는 게 

옳았으나 광주시는 기형적인 교섭구조인 노사민정협의회의 모델을 원용한 일자리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하고 결국 이 틀을 통해 2019년 1월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역

시 이 틀을 상생형 일자리의 전형적 모델로 간주했다. 9) 

  2019년 10월에 상생협약이 체결된 군산형 일자리 협약내용을 보면 상생협의회 산하에 ‘임

금관리위원회’에서 △임금수준 관리 △선진형 임금체계 구축 △임금교섭 기반 제공 등의 역할

을 수행하고 ‘갈등조정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임금·단체교섭 및 노사간 갈등에 대한 조

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러한 협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조항(정부 투자금액 

회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애당초 군산시 일자리 협약(초안)에는 노조의 ‘5년 무분규 선언’

9)� 현존� 노사민정협의회는� 구조적으로� 노사간� 교섭이� 작동되거나,� 노조의‘합리적� 양보’(교섭� 통한� 임금·노동조건� 조정)가�

가능한�조건이�아니고,�협의회의�노(勞)측�위원이�지역의�노조를�대표할�권한(교섭�대표권)을�전혀�지니지�못함(민주

노총�정책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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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함되었으나 노조(민주노총 지역지부 등)의 반발로 인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형

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정부(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컨설팅을 거쳐 구

체화된 것이라고 볼 때, 광주형․상생형 일자리 협약에 포함된 ‘협력적 노사관계’는 결국 기업

의 투자를 위해 노조의 교섭권 및 이를 뒷받침하는 쟁의권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의 지역 일자리 모델은 지난 3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전형적인 ‘기업하기 좋은 모

델’이 아닐 수 없다.  

4.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에서 좋은 일자리 정책의 대표적인 모델로 

제시했던 공공일자리 및 지역일자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재인정부의 일자

리 정책은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분명한 차별성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정책은 공공 

일자리 확충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공공 일자리 추진 실적을 보면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애당초 81만 개 일자리도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

치는 것인데 이마저도 지난 4년간 추진 실적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먼저, 각각 17만 개로 구분하여 일자리 충원을 목표로 제시했던 사회서비스 부문은 실제 

정부 주도로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 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주요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인

력은 2020년 말 현재 2,400명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실제 전환 

목표율이 너무 낮아 실제 비정규직의 33.3%에 머물고 있고 공공기관의 파견․용역․위탁 노동자

들의 63.9%는 자회사로 전환되어 고용․임금구조 차별이 여전하다. 

  중앙정부(국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인력은 2020년까지 모두 5.2만 명이 확충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공공기관 유형별로 어떻게 인력이 충원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20년 코로나 위가 상황에서 단기(6개월 미만) 계약직 수준의 직접

일자리는 목표(94.5만) 대비 110.8%의 실적이 나타나고 있다. 정작 주요한 양질의 정규직 일

자리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데 단기 직접일자리는 성과가 높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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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다. 

  2019년 1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생형 지역 일

자리 정책은 임기 초기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이지 않았으나 현재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갈등적 담합구조를 개혁하겠

다는 취지 아래 노동권 양보․제한을 전제로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은 

2020년 2월까지 7개 지역에서 상생 일자리 협약이 완료되었고 2021년 9개 지역에서 협약 체

결이 유력하다. 

  먼저,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책은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기업의 

제조업 투자만을 전제로 하는 잘못된 산업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중복․과잉 투자가 우려

되고 있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산업(공공서비스) 투자는 기피되고 있다.

  선도적 모델로 자리 잡은 광주형 일자리가 해외 선진 모델(독일 폭스바겐 AUTO5000)을 

원용하면서 실제 정책 추진과정에서는 노조와의 교섭구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출발했고 각 지

역의 상생 일자리 협약에는 교섭권과 쟁의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 노조의 ‘5

년 무분규 선언’도 포함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볼 때,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질의 일자리를 선도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밝혔던 공공일자리 정책에서는 사업 추진 실적이 불분명하거나 실적 추진이 미흡하

고, 애당초 주요하게 설정하지 않았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에는 노동권 양보․제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시사점

   먼저, 정부가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세부 과제를 임기 초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한 공공부문 81만 개 창출은 2021년까지 그 이상 수준에서 책임 있게, 그리고 매우 구체적인 

실적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

장동력 및 국가 미래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직접 고용주로 있는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한 일자

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확산의 선도적 노력을 하는 것은 단순히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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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는 것을 넘어 현 시기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협력적 노사관계 및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노동권 양보․제
한 상생 모델은 노동존중을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문재인정부에서는 극복해야 할 낡은 유산

(‘기업하기 좋은 모델’)이다. 제조업 위축에 따라 확산되는 고용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는 고용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조선산업에 대해 정부가 공공부문 기반 확대(완성․부품사

를 포함한 공적 클러스터 구축 등)를 통해 산업 발전, 고용 창출, 노동권 존중의 새로운 모델

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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